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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SJD)･변호사  허유경･ 검사  최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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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발전과 코로

나 사태로 디지털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달

하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없이는 디지

털 경제를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과정

에서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여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

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

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수년 전부터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망 사용료, 플랫폼 경쟁촉

진,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

정 약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 논의

가 국내외에서 뜨거웠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신규 진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에 대한 경쟁촉진 이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에 대한 불

공정거래 이슈, ▴플랫폼 기업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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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 이슈, ▴플랫

폼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등 다양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디지

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종래 미국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이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적‧경쟁적 분야로

서 진입 장벽이 낮고 독점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사후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왔

다. 그러나 최근 GAFA(구글, 아마존, 페이

스북, 애플)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

들이 앱스토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대표

되는 차이나 플랫폼도 지배력을 강화하면

서, 이들에 대한 규제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이다.1) 특히, EU는 미국에 비해 반독

점에 대한 사후규제의 강도나 집단소송 활

용도가 낮고 토종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사전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강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2)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강국

이자, 보기 드물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특히 2021년 세

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

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

로도 ‘넷플릭스법’ 시행, 플랫폼 경쟁촉진

법 제정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디

지털 플랫폼 업계는 물론 미국 등 주요 국

가의 규제 당국 및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는 

달리 국경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

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내규제는 그 

효과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역외까지 미

치게 된다는 점에서 통상 분쟁의 우려가 

상존한다. 실제로 이 글에서 다루는 국내 

법령들의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통상 

1) 2019년 미국의 스티글러 보고서(Stigler Report), 영국 재무부의 퍼먼 보고서(Furman Report), EU의 데이터 
보고서(Data Report) 등 영향력 있는 보고서들이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과 전통적인 경쟁의 차이
점을 분석한 결과, 세 보고서 모두 전통적인 방식의 분석, 모니터링 및 규제 집행에서 중요한 단점이 발견
되었으므로 새롭고 적어도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chael G. Jacobides, “Regulating 

Big Tech in Europe: Why, so What, and How Understanding Their Business Models and Ecosystems Can 

Make a Difference”, Evolution Ltd White Paper, 2020. 12.

2) 최근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브렉시트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중국 화웨이 제재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민
족주의는,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분업을 수반했던 국제협력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나아가, 유
럽 정치인들은 유럽이 최첨단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기술적 한계로 통신,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및 AI 분야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Michael G. Jacobides, supra 

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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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통상 이슈의 준거법 역할을 

해온 WTO 규정이나 FTA 등은 디지털 플

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성안되어, 이를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 서

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고, 현 상황에 걸맞은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실태

와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

들의 영향력과 로비 전략의 측면에서도, 

‘국내법’과 ‘통상협정 또는 규범’ 간에 새로

운 역학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

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EU보다 훨씬 복

잡하다. EU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강력

한 규제의 칼을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있

다. 우리는 토종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우리 플랫폼 기

업을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이론상 통상 

마찰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들에 대한 우리 국가기관의 집행력에 실질

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물론, 시가총액이 불과 수십

조에 불과한 한국 플랫폼 기업과 외국의 

소위 천조 기업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부

과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시각에

서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플랫폼은 일상에 너

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이

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도 중요한 이해

관계자로서 정부의 규제 방침에 찬반의 목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는 선거 등과 연결

되어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앱스토어, OTT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내법적 규제가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될 경우 이용자인 국민들

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통상 분쟁이 국익 대 

국익의 비교적 단조로운 구조였다면, 디지

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통상 이슈는 플

랫폼 이용자인 일반 국민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까지 고려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1)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2)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3) 플

랫폼 경쟁촉진법(안)3)에 대하여 우리나라

와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그와 관

련된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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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플랫폼 규제의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입법 동

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인 점, ▴따라서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상대국

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점, ▴미국 내에

서도 GAFA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부‧의회의 논의가 뜨거운데 

정권에 따라 그 입장이 급변하고 있는 점, 

▴이러한 미국의 정책 또는 입법 동향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내규제에 통상 문제

를 제기할 가능성을 예상‧분석하는데 중요

한 고려 요소인 점(물론 미국의 국내 입장

과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입장이 모순되

는 경우도 많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1. 국내법 개관

가.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

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안(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

정)을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글이 2020년 7월경 기존에 게임 앱 등에

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강제를 모든 디지

털 컨텐츠 앱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수수

료 부담이 커지는 콘텐츠 사업자와 높아진 

콘텐츠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

원회에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

기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

서도 GAFA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정

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구글코리아 등

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만 탑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하였다

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

억 원(2022년 2월 2,249억 3,000만 원으로 

상향)을 부과하기도 하였다.4)

나. 입법 논의 및 주요 내용

당시 우리 국회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와 관련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

의안 중 6개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3)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와 통상 문제는 후속 논문
에서 별도로 연구할 예정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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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고, 2021년 7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가

결되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

화하기 위하여 ①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마

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게 하고(제22조의9 제2항 신설), ② 통신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

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며(제45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③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

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제50조 제1항 제9호 신설)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① 특

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매출의 30%

를 수수료로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연

간 약 2.3조 원의 매출 감소와 2.9조 원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한국콘텐츠산업을 붕

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화에 

찬성하는 견해5)와 ② 이러한 규제가 정상

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해

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 및 투자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

별대우,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6), 

평등 원칙 위반7)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는 견해8) 등이 대립하였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미 양국 간

에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먼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는 2021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와 같이 주장하였고, 코리아스타트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도 개
정안 찬성 입장을 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6)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통합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여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모델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결제시스템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인 사업모델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7) 앱 마켓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통합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앱 마
켓 사업자만 규제하는 동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8) 대표적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개정안이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에 해당하고, 사
적자치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구글, 틱톡, 야후 등 IT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NETCHOICE 등은 개정안이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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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9)

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를 소개하며, ‘외부 결제 서비스 허용 

요구는 특히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

고, 이는 한국 콘텐츠 개발자들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미국의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

인다’고 언급하였다.10) 관계부처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측이 ▴개정안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미국 기업

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통상규

범에 상충되고, ▴자국 기업이 개정안 논

의절차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공할 투명할 

절차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규범에 

합치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의 단체도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한

미 FTA의 내국민 대우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인터

넷기업협회, KOREA STARTUP FORUM 

등은 개정안이 특정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

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1) 일부 미국 

시민단체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USTR 무역장벽보고서 등 관련 문서에도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

다. 개정 이후 동향

우리나라가 콘텐츠 사업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것은 의미가 크고, 국제 

사회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리 

앱 마켓 생태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된

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

10) 다만, 미국 언론은 우리 개정안 입법 논의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
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였다. 당시 USTR 대변인은 ‘관계자들은 한국의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이 법안이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비판론자
들의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Apple 

and Google’s Fight in Seoul Tests Biden in Washington”, 2021. 8. 24. 기사 참조
한편 2022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한 사실을 언급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2%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20on%20Foreign%20

Trade%20Barriers.pdf).

11) 이상 통상 마찰 관련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
서(2021. 8. 25) 참조

12) Public Citizens라는 시민단체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 참조
(https://www.citizen.org/wp-content/uploads/Letter-to-USTR-Korea-app-store-law-to-Uplo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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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플과 구글이 개정법 시행 이후 제3

자 결제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는 있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13)보다 4%포인트 낮

은 26%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별도 결

제 처리비용을 더하면 인앱 결제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14) 

실제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앱 마켓 사

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0

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

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75

억 원 및 205억 원을 각 부과하겠다고 밝

혔으나, 아직 과징금 규모와 시기는 미정

이며 현재 제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의견

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 공정

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중복 제

재16)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글의 공정거

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지

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제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17)

반면, EU가 2024년 3월 애플이 음악 스

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인앱 결제를 강제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며 18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18)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관련

하여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

점 횡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서자,19) 애

플은 EU에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

치를 허용하고 애플 앱스토어 결제시스템

을 통해 부과하던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인앱 결제시 수수료 3% 추가)로 낮췄

으며,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13)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만 인앱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33%를 부과하였고, 이에 
2022년 9월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본사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애플은 2022년 11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로 낮추는 것으로 자진시정 하였다. William 

Gallagher, “Apple will fix unfair commission for South Korea developers”, Appleinsider, 2022. 11. 25.   

14) NIKKEI Asia, “South Korea fails to rein in Apple, Google app fees, critics say”, 2023. 5. 12. 

15) 국민일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만들고… 애플 제재 3년째 미적”, 2024. 4. 16. 기사 참조
16)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
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7)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와 별도로 제재한다”, 2023. 12. 17. 기사 참조
18) 한국경제, “'반독점법 위반'…EU,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2023. 5. 12. 기사 참조
19) 중앙일보, “EU, 애플·알파벳·메타 콕 집었다…DMA 위반 조사 착수”, 2023. 5. 12.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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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직접 배포하는 ‘사이드로딩’도 EU에

서 처음으로 허용하는20) 등 우리나라에서

와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미국 입법 등 동향

미국 하원은 반독점소위의 주도로 GAFA

의 시장지배력과 사업 관행이 경제 및 민

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20년 

10월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21)를 발표

하였다. 그리고 2021년 8월 11일 상원에서 

위 보고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앱 마

켓사업자가 앱 배포를 조건으로 모바일 콘

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사 앱스토

어가 아닌 외부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오픈 앱 마켓법(Open App 

Market Act)’22)을 발의하였고, 8월 13일에

는 하원에서 동반법안(companion bill)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23). 미국

에서도 동 법안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찬성론은 ▴강압적인 

반경쟁의 벽을 허물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

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앱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어 가격

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24) 미국 최

대의 소비자단체25)와 앱개발사, 언론사, 

게임업체 등 앱 이용 기업들26)도 법안에 

찬성하였다. 한편, 반대측은 ▴보안 환경 

전반에 걸친 잠재적 위험, 경쟁 욕구 저하, 

기존 생태계에 대한 해악 등이 우려되고, 

▴앱 마켓 시장 전반에 걸쳐 여전히 치열

한 경쟁(윈도우 스토어의 앱 60만 개, 아마

존의 앱 46만 개 등을 고려할 때)이 존재

하며, ▴앱 스토어 전반에 걸쳐 균일한 앱

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영세한 개발자들

의 가시성(visibility)을 낮출 우려가 있고,27) 

20) 머니투데이, “애플, 유럽서 앱마켓·결제 개방에 수수료 인하까지”, 2024. 1. 26. 기사 참조
21) https://democrats-judiciary.house.gov/uploadedfiles/competition_in_digital_markets.pdf 

22) Jay B. Sykes, “The Open App Markets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2. 동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앱 마켓의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사실, EU의 DSA 및 DMA 입법 동향 등을 언급하였는바,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
한 국내외 규제의 밀접한 연관성이 재확인된다.

23) 조영기, “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22-4호, 2022. 6.

24) Tom Romanoff, “Analyzing the Open App Markets Act”, Bipartisan Policy Center, 2022. 2.

25) Consumer Report, “A primer on the Open App Markets Act (OAMA): Setting fair rules to ensure a com-

petitive app marketplace”, 2022. 6.

26) Coalition for App Fairness, “Coalition for App Fairness Statement on Open App Markets Act Senate Judiciary 

Markup”,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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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혁신, 투자 및 사업가 정신을 훼

손한다28)고 주장하였고, 인터넷 단체들도 

법안에 반대하였다.29) 동 법안은 2022년 2

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30) 2023년 

1월 3일 제117대 미 연방의회의 회기가 끝

나면서 자동폐기 되었다.

바이든 정부도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

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전환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

속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였다.31) 그 후

속조치로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

(NTIA)은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경쟁

(Competition in the Mobile Application 

Ecosystem)’ 보고서에서 ▴다른 앱 스토어 

사용 등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범위 

확장, ▴앱 스토어 운영자의 타사 앱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안 유지하면

서 타사 앱 스토어 이용 허가, ▴앱 내의 

구매 옵션 제한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32) 

USTR의 2023년33) 및 2024년34)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위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

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동법에 대한 미국

의 통상 문제 제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

아 보인다.

한편, 인앱 결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

상이었던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에서 포트나이

트 게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8

월 자체 결제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

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앱스

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였

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

27) Tom Romanoff, supra note 24.

28) Mark Jamison, “Open App Markets Act: A Misguided Approach That Could Stifle America”, AEIdeas, 2024. 4. 

29) Julie Carlson, “Why In-App Payments Make Sense, and the Open App Markets Act Does Not”,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22. 6.

30) 조영기, 위의 주 23.

3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White House, 2021. 7. 9.

32) https://www.nti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obileappecosystemreport.pdf

3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3/2023%20NTE%20Report.pdf

3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NTE%20Report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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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

어줬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

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35)하

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6) 그리고 대법원

이 2024년 1월 16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애플은 미국에서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전

면 허용하였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에 최

대 27%의 수수료(기존 수수료율 30%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37) 더구나 애플은 외부 결제를 이

용하면 보안, 개인정보 보호, 환불, 구독 

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38) 

반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

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다소 상반되는 판결

이 선고되었다.39) 1심 법원은 2023년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글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

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

였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서비스

가 불법적으로 유착되어 있으며, 게임 개

발사 등과의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도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였다.40) 나

아가 미국 36개 주가 2021년 7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플레이스토

어에서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반독

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

로 제기한 소송은, 구글이 미국 36개 주 정

부와 소비자에게 총 7억 달러(약 9,1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41) 

Ⅲ.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1. 국내법 개관

가.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논의 배경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통

신사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갈등

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5월말 ‘넷

35)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Bloomberg Law, “Apple to Allow Outside Payments for Apps After US Decision”, 2024. 1. 17.

36) 조선일보, “애플, 에픽게임스와 반독점 소송 마무리…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2024. 1. 17. 기사 참조
37) Bloomberg Law, supra note 35.

38) 중앙일보, “앱스토어 왕국 흔들린다…美 법원 “애플, 외부결제 허용하라””, 2024. 1. 17. 기사 참조
39) Sean Hollister, “The Epic question: how Google lost when Apple won”, The Verge, 2023. 12. 17.

40) 조선비즈, “에픽게임즈, “앱스토어 30% 수수료”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서 승리”, 2023. 12. 13. 기사 참조
41) 양측은 지난 9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 조건을 기밀로 유지했다. 한국경제,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분쟁 … 7억 달
러 지급 합의”, 2023. 12. 17.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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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릭스법42)’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

정)을 채택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넷플

릭스의 국내 트래픽 증가로 망 사용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

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

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

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망 중립성(network neu-

trality)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43) EU는 2015년 모

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

(Regulation)의 형태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

하면서 망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

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44)45) 우

리나라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

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를 도입하였다.46)

특히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와 EU는 둘을 별개로 다루

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들을 연관시켜 논

의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47) 실제로 미

국 학계는 EU의 망 사용료 도입 논의에 

대해 ‘ISP가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이

를 지불하지 않는 앱과 사이트들이 차단되

거나 매우 느리게 로딩될 것이기 때문에 

망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8) 다만 통상 마찰의 우려는 ‘망 사용

료’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이 글에

42) 김현경,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KISO 저널 제39호, 2020. 7.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2020. 12. 27. 한편, 

2020년 7월 배포된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에서는 망 중립성을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44)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12.

45) EU는 2019년 망 중립성 규칙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규칙을 개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다. 라성현,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KISDI Perspectives, 2022. 10.

46) 우리나라는 2020년, 5G 전환과 관련해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을 통한 망 중립성 적용 범위의 명확화를 목
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47)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망 중립성법은 ISP의 착신독점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ISP가 자신의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CP에게 대가(착신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라성
현, 위의 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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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망 중립성보다는 망 사용료 자체의 

논의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나. 넷플릭스법 입법 논의 및 주요 내용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넷플릭스법

의 주요 내용은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

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

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제22조의7 신설), ② 동 기

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경우 이용자 보

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

면으로 지정하도록 한다(제22조의8 신설)

는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 수단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

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

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동법은 망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콘텐

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CP)에게 전송 

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망 사

용료’를 받을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국내 ISP와 외국 CP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ISP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법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ISP 등은 막

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글로벌 CP들

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

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환영하였

다. 반면에, ① 서비스 안정 수단은 트래픽

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ISP인데 CP에게 그러한 의

무를 부과하는 타당하지 않고, ② 대용량 

트래픽의 주범은 주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인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법집행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③ 이 

경우 국내사업자의 망 사용료만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ISP

들만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고, ④ 미국

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반

대 의견도 제기되었다.49) 실제로 USTR은 

48) Barbara van Schewick, “Here’s How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to Force Websites to Pay ISPs 

Violates Net Neutrality”, The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Stanford Law School, 2023. 5. 29. 그 외에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등도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Otto Lanzavecchia, “Fair 

Share or Extortion? Europe’s Telecommunications Debate”, The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CEPA), 

2023. 10. 2.

49) 김현경, 위의 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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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50)

에서 우리 넷플릭스법이 미국 CP에 요구

하는 ‘망 안정성 확보 의무'와 ‘국내 대리

인 임명 요건'에 대하여 통상 마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51) 다만, 넷플릭스법이 

국내외 CP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

고 망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살펴보는 다른 법

(안)들에 비해 통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

대적으로 덜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동향

위 개정안의 취지가 국내외 CP들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았

을 때, 동법 시행 이후에도 부가통신사업

자의 서비스 중단이 계속된 사실52)53)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개정 당시에도 처벌 규정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2년 10월경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가 5일 넘게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넷플릭스법이 

서비스 장애･중단의 예방에 효과가 없으

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같은 해 11월 ▴데이터센터 시설

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재난 발생 시 보고 의무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이행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

록 하는 넷플릭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54)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구글, 넷

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5개 사업

자가 2024년 2월 처음으로 정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하

였으나, 사업자들의 요구로 해당 자료들은 

5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 

51) 넷플릭스법의 망 안정성 관련 내용은 2021년 및 2022년 USTR 무역장벽보고서(https://ustr.gov/sites/default/ 

files/2022%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20on%20Foreign%20Trade%20Barriers.pdf)에서는 
언급되었으나, 2023년 보고서(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3-03/2023%20NTE%20Report.pdf)부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5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2022. 10.경까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이 총 35건 발생했다. 부산일보, 

“처벌 약한 ‘넷플릭스법’, 효과 없었다…시행 이후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 중단 계속돼”, 2022. 10. 24. 기
사 참조

5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5개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모두 23건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은 장애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겨레, “OTT 접속 장애 여전…사업자들 서비스 개선
책은 ‘비밀’”, 2024. 2. 7. 기사  참조

54) 디지털투데이. “카카오 사태로 IDC법 외 정보통신망법･넷플릭스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2022. 11. 

16.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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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55)  

나아가, 넷플릭스법에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

이 망 사용료 부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넷

플릭스법 도입의 계기가 되었던 SK브로드

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은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넷플릭스

는 SK브로드밴드에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56)하였으나, SK브로

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유

지하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

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하였

다. 이에 넷플릭스는 재정 절차가 진행 중

이던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 

사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

기하였고, 2021년 6월 1심이 SK브로드밴

드의 손을 들어주자 즉시 항소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을 계기로 서울

고등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

였다. 그런데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년 9월 SK브로드밴드와 모회사인 SK

텔레콤은 소를 취하하고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했다고 밝힌 것이다. 두 회사의 협상 조건

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57)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메타(전 페이

스북)는 2년여에 걸쳐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9년 1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2년간 상당한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까

지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계약을 2년간 자

동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58) 

라. 망 사용료 법(안) 관련 논의 동향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8건 계류 중

이다. 대부분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

송의 1심 판결 이후에 발의되었고,59) 코로

나 팬데믹 이후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

55) 한겨레, “OTT 접속 장애 여전…사업자들 서비스 개선책은 ‘비밀’”, 2024. 2. 7. 기사 참조
56) 당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은 넷플릭스와 캐시서버 방식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57) 두 회사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협상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 원 이상으로 본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SK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비공
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소송보다 협력이 더 이득”… SK브로드밴드, IPO 부담
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합의“, 2023. 9. 18. 기사 참조

58) 김현아,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KISO저널 제53호, 2023. 12.

59) 전혜숙 의원안은 2020. 12. 발의되었고, 나머지 법안(김영식, 김상희, 이원욱, 양정숙, 박성중, 윤영찬, 민
형배)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1. 7.-2023. 8.사이에 발의되었다. 전자신문, “[스페셜리포트] 망 사용
료 분쟁은 끝났지만 … 망 공정기여 정책 동력 이어가야”, 2023. 10. 10.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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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망 사

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

나, 결국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예정이다.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먼저, ① 

USTR은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60)에서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외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다

수 발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ISP들은 동시에 CP이기도 하므로 망 사용

료는 한국의 경쟁사들에게 이익이 되고, 

▴망 사용료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

면서 3대 ISP들의 독과점 체제만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언

급하였다61)62). 나아가, ② 우리나라 전문

가들도 망 사용료 강제 납부가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대우63), 제12.3조 최혜국대

우64) 규정과 제14.2조 접근 및 이용 규

정65)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

6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4%20NTE%20Report_1.pdf

61)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은 2022년 보고서부터 2024년 보고서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62) 미국 상공회의소는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의 차별 대우는 한미 FTA에 반하고, 사실상 정부가 국경을 초
월한 데이터 흐름에 부과하는 최초의 수수료가 되어 부담스러운 글로벌 선례를 감수하게 될 것이며, 한
국 당국은 망 사용료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의 기업과 소비
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양국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 기업들의 한국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ean Heather, “South Korea Considers Additional Network Fees 

for Foreign Content Providers, Raising Concerns under KORUS”, U.S. Chamber of Commerce, 2022. 5. 17.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CCIA)도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이 한미 양국 간 디지
털 교역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
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Trevor Wagener, “Myths Surrounding Network Usage Fees: South 

Korea”, CCIA, 2023

63) 제1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
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64) 제12.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65) 제14.2조(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
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
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
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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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③ 산업통상자원부도 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에서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

고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

다는 입장을 전하였다.66) 이에 반해, 다른 

국내 전문가들과 국내 통신업계는 해당 법

안들이 공통적으로 국내외 CP들을 차별하

지 않고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

을 뿐, 국경 간 차별 조건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망 사용료 정책이 한미 FTA에 

위배되거나 통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

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67) 

이처럼 망 사용료 논의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

제인바,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분산 문제

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2. 미국의 정책 동향68)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행정명령(Order)의 형태로 구현되어 

왔는데,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

이 계속 바뀌어 왔다. 오바마 정부는 2010

년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Open Internet 

Order)하고, 2015년 버라이즌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을 강화(TitleⅡ Order)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통신망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2017년에 규

제 완화 정책(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을 채택하자 2018년부터 여러 주의 

66) 정보통신신문, “이상헌 의원 “산업부, 망사용료 ‘통상문제 필수적 고려해야””, 2023. 6. 12. 기사 참조
67) 아이뉴스24, “망사용료 입법 추진이 한미 통상 문제 유발?…전문가들 “문제 안돼” 반박”, 2023. 6. 13. 기사 

참조
68) 유럽의 망 사용료 논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등은 글로벌 CP가 정당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초래된 네트워크 과소투자 상태를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CP들의 ‘공정한 기여
(fair contribution)’를 요구하고 있으나(https://etno.eu/news/all-news/760:q-a-23.html), ▴유럽전자통신규제기
구(BEREC)는 2022년 10월 발간한 예비평가보고서(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payments from large CAPs to ISPs) (https://www.berec.europa.eu/system/files/2022-10/BEREC%20BoR%20%

2822%29%20137%20BEREC_preliminary-assessment-payments-CAPs-to-ISPs_0.pdf)에서 그와 같은 ISP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소속 전문위원이 2023년 2월 바르셀로
나에서 개최된 MWC 연설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유럽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공정
한 부담(fair share deal)을 요구하거나, 2024년 2월 ISP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White Paper –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

library/white-paper-how-master-europes-digital-infrastructure-needs) 망 사용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
로 보이는 반면, ▴EU 대부분의 국가(통신 관련 정부기관)들과(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

telecom/majority-eu-countries-against-network-fee-levy-big-tech-sources-say-2023-06-02/) 유럽 주요 소비자단
체협의회(BEUC)(https://www.beuc.eu/sites/default/files/2022-09/BEUC-X-2022-096_Connectivity_Infrastructure-and-

the_open_internet.pdf) 등은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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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이 망 중립성 조항의 복원을 시

도하였고, 2019년 연방 항소법원이 ‘주 차

원에서 망 중립성을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20여개 주에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

들 간에 규제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69)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다시 규제 

복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70)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가 집권당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은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BIAS)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통신법 자체가 아니라 FCC의 통신법 해석

(즉, BIAS를 ‘정보서비스’로 볼 것이냐 ‘전

기통신서비스’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71) 즉, 정책 변경의 핵심은

‘인터넷의 차단, 지연, 비용지급에 따른 차

별화’등 망 중립성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미국 정부(FCC)가 공익적 목적

으로 ISP를 규제･감독할 권한의 범위에 대

한 ‘규제철학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72) 

바이든 정부의 규제 복원 방침에 대하

여, 민주당과 CP 측은 ▴인터넷을 자본 논

리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이 필수적이고,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와 

정보유출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통신사를 전기통

신서비스로 보아 타이틀Ⅱ73)에 편입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화당 및 

ISP 측은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슬라이

싱(Network Slicing) 등 기술 진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하는 낡은 

이념이고, ▴망 중립성 복원은 통신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통신사 비용을 

증대시키고 결국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것

69) 라성현, 정재윤,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 추진”, KISDI Perspectives 2023 No.4, 2023. 11.

70)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터넷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은 미국적 삶의 모든 측면을 뒷받
침하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개방적 인터넷을 보존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
범을 마련하려는 FCC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Biden-Harris Administration Supports FCC’s Plan 

to Bring Back Net Neutrality”,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 2024. 3. 

21.

71) 라성현, 정재윤, 위의 주 69.

72) Tom Wheeler, “Don’t be fooled: Net neutrality is about more than just blocking and throttling”, Brookings 

Institution, 2023. 10. 30. 

73) 통신법의 TitleⅡ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요금 규제 등 매우 엄격한 규제로 구성되는 반면,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를 규율하고 있
는 TitleⅠ은 FCC의 포괄적 규제관할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BIAS가 TitleⅠ과 Ⅱ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FCC의 규제 권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라성현, 정재
윤, 위의 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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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이 망 중립성이 없으면 인터넷 

비용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예로 들고,74) 트위치도 같은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철수한다고 언급하여75) 국내에

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21년에 이

미 망 중립성 복원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

나 FCC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의결에 

이르지 못하다가, 2023년 위원회 구성(통

상 여당3 : 야당2로 구성)이 완료되어 2024

년 4월 25일 망 중립성 복원을 위한 투표

를 진행하였다.76)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보장,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프라이버

시 및 데이터 보안, BIAS의 접근성 확대, 

전국적 차원의 규제 단일화 등을 위해 미

국 산업분류상 인터넷제공서비스(ISP)를 

기존의 '타이틀Ⅰ(정보서비스)'에서 '타이

틀Ⅱ(전기통신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망 

중립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77)78) 통신사

가 타이틀Ⅱ에 속하게 되면 FCC의 감독이 

강화되어, 특정 데이터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하거나 고품질 급행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가 금지된다.79) 그리고 투표 결과 

망 중립성 복원 안건이 3대2로 가결되어, 

연방 관보 게재 60일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망 중립성 회복이 우리시

장과 국내외 망 사용료 논의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

다.80) 

74) 넷플릭스는 ▴한국은 망 중립성에 위배되도록 통신사가 직접 CP에 데이터사용량에 따른 접속료를 부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인터넷상호접속제도의 발신과금 도입으로 인터넷 비용이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 
비해 10배 비싸며, ▴한국의 비싼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구글 등 주요 해저케이블이 들어오려 하지 않고, 

▴인터넷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왜곡된 
데이터로 세계 영향력이 높은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전자신문, “미국 망중립성 법제
화 논쟁 가열…넷플릭스 한국상황 설명 논란”, 2024. 2. 14. 기사 참조

75) 트위치 CEO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P2P 

모델을 실험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해 보았지만, 한국의 네트워크 비용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10배 이상 비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Harold Feld, Nicholas Garcia, 

“Twitch Shuts Down in South Korea: A Reminder of Why We Fight For Net Neutrality”, Public Knowledge, 

2024. 1. 17.

76)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OC-402082A1.pdf 

77) 라성현, 정재윤, 위의 주 69.

78)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도 FCC 안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 Ex Parte Comments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2024. 3. 20.

79) 전자신문, “미국, 망중립성 복원 25일 결정…글로벌 찬반 논쟁 가열”, 2024. 4. 8. 기사 참조 
80) 우리나라는 관련 내용이 이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 국

내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FCC는 기업 간의 망 상호연결과 이에 대한 대가 지불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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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1. 국내 논의 개관

가. 논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정한 

시장경쟁의 신속한 회복’과 ‘혁신과 경쟁

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특별히 규제하고자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이하 ‘플경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

고,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끼워팔기, 자

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 등 4대 

금지행위를 제재하며, ▴플랫폼 기업에 정

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81) 공정거래위원회

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

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카

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사례와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

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례를 예로 들었

다.82)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이 정한 금지

행위 유형은 이미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며, 공

정거래법을 통한 대응으로는 플랫폼 시장

의 독과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은 플랫

폼 간의 반칙행위를 막음으로써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2020년 입법예고 되었던 온라인플랫폼공

정화법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

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나. 찬반론

아직 정부안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분

석은 어렵지만, 플경법에 대한 논의의 핵

심은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에 있다. 

2024년 3월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

(DMA)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존, 메타, 틱톡 등 6개 기업을 규제 대상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 복원이 망 사용료 이슈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있다. 디지털데일리, “6년 만에 부활한 ‘망 중립성’, 韓에 어떤 영향 있을까 [IT클로즈업]”, 

2024. 4. 28. 기사 참조
8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2023. 12. 19.

8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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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전 지정하고 갑질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데, 플경법도 지배적 사업자를 사

전 지정한다는 점에서 DMA와 유사한 입

법 방식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지정, 사후 규

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 자체가 사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

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

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83)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경쟁제

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

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84) 

공정거래법은 전통적으로 사후규제 방

식을 취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자체를 시장실패의 원

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해왔다.85)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간접적 네트

워크 효과, 고착 효과, 시장쏠림 등의 특수

성으로 인해 사후규제 방식만으로 역동적

으로 진화하는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전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다만,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하

더라도 사전규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려

되는 통상 분쟁 가능성은 물론, 디지털 플

랫폼 생태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저해하

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플경법 찬성론은 기존 규제로는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정

경쟁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4가지 독과점 폐해에 한해 신속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86) 실제로 EU, 

미국 등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법안이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다

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

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고, 소

83) Ibid. 

84) Ibid. 

85)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1, 2021. 12.

86) 산업일보, “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득과 실은?”, 2024. 1. 25.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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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연합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

위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87)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

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88) 

반면, 미국 전문가와 플랫폼 업계는 ▴
플경법은 미국 기업만을 차별하는 불공정

한 법안이고 결국 사전 지정에서 제외되는 

중국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고,89) ▴
해당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파괴

하고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위협하므

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 재계를 포

함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90) 다만, 우리 플경법 도입 논

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

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글로

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즉,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거래위

원회의 처분에 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플랫폼 제재

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91) 이

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어 산업 혁신과 성장 동력

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이

고 있는 중국 플랫폼들만 반사 이익을 받

을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된다.92) 공정거래

위원회가 플경법 도입 근거 중 하나로 EU

의 DMA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럽

은 살아남은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

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플

랫폼이 해외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EU의 입법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93) 국회입법

87) 매일일보, “‘플랫폼 경쟁촉진법’ 갑론을박 확산”, 2024. 2. 14. 기사 참조
88) Ibid.

89) William Alan Reinsch & Kati Suominen, “Korea’s Move to Ex Ante Competition Regulation Discriminates 

against U.S. Business”, CSIS, 2024. 1. 11.

90) 파이낸셜뉴스, “美 재계, 韓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에 공개 반대 “경쟁 저하””, 2024. 1. 30. 기사 참조
91) 예를 들어, 구글은 국산 플랫폼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점사의 상단 노출 등을 지

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2023년 8월 4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되자 서울고
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구글은 2022년 1월에도 운
영체제(OS)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 뭐가 다를까 - 독과점 플랫
폼의 시장 반칙행위 규제가 목적…해외 플랫폼 실효성 문제는 그대로”, 2023. 12. 27. 기사 참조

92) 연합뉴스, “IT업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스타트업 위축 우려””, 2023. 12. 1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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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도 사전 지정의 

정당성 측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

정 기준 이슈,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저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94) 

다. 논의 경과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플경법 추

진 계획을 발표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

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4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과의 간담

회에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

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

다’고 재확인하여 관련 업계가 정부의 입

장을 주목하고 있는바, 향후 22대 국회에

서의 논의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2. 미국 입법 동향

미국은 2020년 10월 하원 반독점소위에

서 GAFA에 대한 16개월 간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Investig- 

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95)

를 발표하였는데, ▴규제기관의 대응 부족

으로 GAFA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소비자

의 선택권 감소,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약

화,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의 활력 약화, 프

라이버시 침해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

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독점금지법 강화, 

독점금지법 집행 부활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

었다.96)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위 보고서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기

93) 홍대식, “온라인플랫폼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Digital Economy 

VIEW Vol.3, 2023 5. 미측 전문가는 DMA와 같은 과중한 규제가 EU에서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
는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Robert D. Atkinson, “A moment of decision: wide-ranging implications of 

Korea's proposed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The Korea Times, 2024. 1. 18.   

94) 최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NARS 보고서, 제315호, 2024. 2. 

95) 해당 보고서는 총 400페이지를 넘는 분량으로, 7번의 의회 청문회, 약 130만 건의 내부문서, 38명의 반독
점 전문가와 240명 이상의 개인(시장참여자, 조사 대상 플랫폼의 전임 직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한 방대한 보고서이다. 장영신, 강규상,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6, 2021. 8.  

96) 김현수, 강인규,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 

No.2,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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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규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97)이라고 불리는 

초당적 패키지 법안 5개를 민주당과 공화

당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이들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독점종식법98)

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

랫폼에서 자사의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

하도록 하고,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

법99)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이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

과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제

한하고,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100)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자

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이용자

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셜미

디어 이동제한 금지법101)은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

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102)은 미국 연방거

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예산확충

을 위한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데,103) 이는 디지털 시장 

경쟁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

영된 것이었다.104) 

위 법안들은 종래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전향적인 모

습을 보였고, 여론뿐만 아니라 양당 모두

가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나, 2023년 1

월 117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합

병신청 수수료 인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들은 모두 폐기되었다.105) 그리고 공화당

97)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98)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99)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100)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101)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102)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103) 이들 법안의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① 이용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플랫폼의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도록 하거나, ② 이용자와 플랫폼과 무관한 사업이용자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제공, 판매, 구매, 지불 또는 배송을 촉진하거나, ③ 대량의 정
보에 접근하거나 표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이나 쿼리를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되었다. 김현수, 강인규, 위
의 주 96.

104) Ibid.

105) 위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추
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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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당을 차지한 118대 미국 하원도 빅

테크 규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빅테크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이 있다.106)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2021년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

과 함께 ‘애플이 징벌적 규제 등으로 경쟁 

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며 뉴

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107)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인 애플·구글·아마존·메타가 

모두 미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되

었다. 2023년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

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9월에는 연방거

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

장 독점에 대해 연달아 반독점 소송을 시

작했다.  

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고찰

1.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쟁점

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디지털 플랫폼은 GATS의 ‘서비스 공급

(supply of service)’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이므로, 이들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조치는 GATS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양허한 국가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가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에 해당하는 디

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양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점, ▴미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자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틱톡 
규제 법안 등 대중 무역규제로 옮겨간 점, ▴개인정보보호, 컨텐츠 규제, 사이버보안 등 관련 이슈의 우
선순위에 대해 양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점 등이 거론된다. 법률신문,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
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4. 4. 24. 기사 참조

106) 한국경제, ““아마존･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美, 빅테크 규제 ‘없던 일로'”, 2023. 4. 5. 기사 참조 
107) 조선일보, “美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불법적으로 경쟁업체 억압””, 2024. 3. 22.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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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수단’으로 볼 경우, WTO는 서비스 양

허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본질 또는 

핵심 특성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상황을 고

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급수단이 달라졌다는 이유

만으로 양허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108) 한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독

립된 경제활동’으로 볼 경우, GATS 양허

표의 양허 대상 서비스는 포지티브 열거방

식(positive listing)에 의하고 있으므로 서비

스 공급수단으로 보는 경우보다 양허를 다

투기는 용이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

라가 디지털 플랫폼의 본질 또는 핵심 특

성을 공유하는 서비스 분야를 이미 양허하

였다면(예컨대,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

스,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청각서비스(선형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사실상 전

면 개방한 상태이다) 양허를 부인하기 쉽

지 않을 것이다.109)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시장접근, 국내규

제, 비차별, 투자 관련 의무, 경쟁챕터 내 

의무 등 여러 통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대표적 쟁점인 내국민대

우 의무 위반과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

risdiction)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GATS 

제17조 제1항(내국민대우)은 “자국 양허표

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서비스

와 동종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

다.110)”고 규정한다. 그리고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와 관련하여 제17조 제3항에서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

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

쟁조건을 변경(modification of the con-

ditions)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

된다.111)”고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통상 

108)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09) Ibid.  

110) GATS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

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111) GATS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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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국내외 

동종서비스(서비스의 동종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더라도 사실상(de facto) 미

국 공급자들에게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

경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GAFA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면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GATS는 회원국들의 정책 재량권 

담보를 위해 일반적 예외규정(제14조)을 

두고 있는데, 동조에 열거된 합법적 조치 

중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적용할 만한 것

은 (a) 공중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에 필

요한 조치와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 정도일 것이다.112) 다만, (a)항의 ‘공

공질서 유지’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 진

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하므로,113)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분쟁에 동 조항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c)항의 경우, 경쟁법의 준수를 위한 

조치는 그 자체로 (c)항의 요건에 부합한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달리 입증되지 않

는 한 회원국의 법제(legislation)는 WTO에 

합치된다고 추정되며, 경쟁법은 개별 회원

국들의 국내규제 영역에 해당하고 WTO는 

그에 관한 일반적 규제권한을 보유하지 않

는다고 볼 것이므로,114) (a)항에 비해서는 

활용의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

되는 EU의 DMA 관련 논쟁 등을 고려할 

때 경쟁법 준수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히 예외규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제의 필요성 입증과 관련하

여 정책기여도(이 부분은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와 무역제한성에 대한 비교형

량, 무역제한의 정도가 완화된 대안조치의 

존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의 특성상 역내 규제만으로 실효성을 확보

하기는 어려우므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역외적용 가능성을 내포하는데,115) 이러한 

역외적용 조항도 GATS 양립성을 취약하

게 만다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112)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13) Ibid.  

114) 특히 ‘(i)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Ibid.  

115) 예컨대, EU의 DSA 및 DMA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불문하고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에
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역외적용을 전제하는 국내규제 법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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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등에서 예외

적으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

라 공정거래법도 2024년 12월 제2조의2(국

외행위에 대한 적용) 신설을 통해 역외적

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직접성‧상당성‧예측가능성을 충족하

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역외적용을 인정한

다.116) WTO는 기본적으로 역외적용에 우

호적이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수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법 분야는 

역외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강한 영역이므

로,117) 통상친화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

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위한 이행조치의 형

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통상 문제를 야기

하는 근본적 원인이 GAFA로 대표되는 미

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

가 보다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양허는 네거티브 열거방식

(negative listing)을 취하고 있어 부속서Ⅰ

의 현재유보 및 부속서Ⅱ의 미래유보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는 내국민

대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당연히‘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라는 명칭으

로 유보한 사실이 없고, 적어도 이 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에 관해서는 부가통

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청각서비

스 분야에서도 특별한 유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118) 미디어 콘텐츠를 거래대상으

로 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사

실상 전면개방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

다.119) 따라서,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

대우, 제12.3조 최혜국대우 규정과 제14.2

조 접근 및 이용 규정 등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한미 FTA로 인해, 우리 정부가 취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외국인을 직접적·형

식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로 한정되며, 정량적 

조치(실효적인 시장접근 제한조치)나 내외

11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117) 회원국 간에 이미 형성된 국제적 공감대를 근거로 하는 역외적용 조치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GATS 저촉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역외적용의 GATS 합치성 판단기준은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위의 주 85. 

118)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와 관련한 
현재유보를 1개 기재하고 있고,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이행요
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유보가 1개 기재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에 대한 
현재 유보는 없고, 미래유보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에만 있다. Ibid.

1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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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차별에 기초한 정성적 조치(내국민대

우 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120) 

실제로 한미 간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로 

통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지만 사실상 내국민

대우 의무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규제와 내국민대우 제

한조치는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121)

2. 미국 빅테크 기업의 ‘국제적 선점

(international preemption)’ 

전략

미국 117대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을 규제하기 위한 초당적 패키지 법안 5개 

등 다수 법안들을 심사하였으나, 대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입법 로비 등으로 입법화

에 이르지 못하였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와 같은 국내법 관련 로비는 물론, 국내법

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투자협정이

나 무역 규범 협상에 대해서도 소위 ‘국제

적 선점(international preemp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전략적 빅테크 기업들

은 자국 의회와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금

지 또는 제한하는 통상협정이나 무역 규범

에 법적으로 구속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

책 공간(policy space)을 박탈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122) 이는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1990년대 거대 제약회사들이 의약

품 특허기간을 1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

는 입법에 대해 자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로비를 통해 당시 체결된 무역

협정에 관련 규정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전례들이 존재한다고 한다.123) 미국 빅테

크 기업들은 우리나라 인앱 결제 강제 금

지법을 막기 위한 로비에 실패하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미국에 

대한 차별적 입법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124)

초창기 미국의 인터넷 및 기술 기업들은 

상당수의 고객들이 외국에 존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국내 이슈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였고, 무

역 정책은 관세나 소비자 관련 이슈 정도

120) Ibid.

121) Ibid.

122) Daniel Rangel & Lori Wallach, “International, Preemption by Trade Agreement: Big Tech’s Ploy to Undermine 

Privacy, AI Accountability, and Anti-Monopoly Policies”, Rethink Trade, 2023. 3.

123) Ibid.

124) Robert Kuttner, “Big Tech’s Relentless Influence on Trade Policy”, Economic Policy,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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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며 정책 수립에 큰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2010년대 초반

부터 USTR 무역장벽보고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관 업무

를 강화하였고, 이후 국제무역 체제 내에

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동력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협회들이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 정부

에 해결을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다.125) 나

아가, 핵심 기업들은 두 번의 오바마 대통

령 대선 캠페인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

야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126) 이

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외 디

지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이후로는 국제

무역협정(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등 

국제통상 이슈에 대한 로비를 확대하고 있

으며, 현재 로비자금 집행 규모의 면에서

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IPEF, TTC, APEC 등 다양한 무대에서 무

역협상 과정(closed-door trade-negotiating 

processes)의 폐쇄성과 난해한 무역 용어들

을 활용하여 입법 관여자들의 손발을 묶기 

위해 노력 중이다.127) 즉, 빅테크 로비스트

들은 정책 네트워크의 기존 스키마를 새로

운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프레임을 규제기관에 제도

화시키게 함으로써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을 달성한다.128) 국내 입법을 위해

서는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통상협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절차를 거쳐 비공개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경우, 빅테크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과 정부 및 의회의 요구가 강해지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통상협상이라는 뒷문을 

통해 자국은 물론 상대방 국가로부터도 자

신들의 원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다양한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장(venue)

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

업과 무역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무역 체제

(international trade regime)를 구속력 있는 

125) Shamel Azmeh, Christopher Foster & Jaime Echavarri,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and the Quest for 

Free Digital Trad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ume 22, Issue 3, 2020. 9.

126)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의 최고경영자이자 디지털 업계의 로비스트였
던 로버트 할리먼을 USTR 부대표로 지명하였고, 할리먼은 지명 청문회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
진하고, 데이터 현지화 요구 및 디지털 기술 이전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초당적인 “디지털 무역 코커스
(digital trade caucus)”가 의회에 설립되었다. Ibid.

127) Daniel Rangel & Lori Wallach, supra note 122. 

128) Wendy Y Li, “Regulatory capture’s third face of power”, Socio-Economic Review, Volume 21, Issue 2,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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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에 도달하기 위한 무대로 인식하

고 있다.129)

3.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국가’의 국익

디지털 플랫폼 관련 통상 이슈에 있어, 

국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디

지털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초국가적인 주

권(transnational sovereign)을 행사하고 있다

는 견해도 있다.130)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

자들에게 행사하는 광범위한 권한, 정부의 

요구에 저항하고 기본권 보호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권력과 

주권(sovereignty)의 경계선에 의문이 제기

될 정도라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 속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의 역할은 주권국가의 그

것과 점점 닮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국내

법상 의무는 회피하면서 자신들에게 우호

적인 초국가적 제도와 관계 정립에는 적극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131)

디지털 플랫폼은 고유의 영토와 국민을 

보유한다. 플랫폼 영토는 연속적인 물리공

간이 아니라 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및 알

고리즘으로 정의되지만, 기술적‧경험적으

로 가상의 경계가 존재하고 이용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제공된다.132) 

그리고 GAFA 등 지배적 플랫폼은 수십억

의 사용자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 

국가의 인구수를 무색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창발력이고 실효적이다. 감

시 중개자(surveillance intermediaries) 역할

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들의 지배권에 

대한 특정 국가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저항

하고, 해외 저장 정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정보

가 보관된 나라 정부의 통제권 행사 시도

에도 저항한다. 또한, 관련국의 경쟁 당국, 

세무 당국, 데이터보호 당국 등과도 오랜 

시간 협상을 벌여왔다.133)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한 네트워크 보안 컨퍼런스에서 플

랫폼 회사들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디지털 스위스”로서 기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글로벌 디지

털 인프라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관리

자’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노력

도 이루어지고 있다.134) 이용자들의 일상

적인 경험과 활동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129) Shamel Azmeh, Christopher Foster & Jaime Echavarri, supra note 125. 

130) Julie E. Cohen, “Law for the Platform Economy”, 51 U.C. Davis L. Rev. 133-2014, 2017 

131) Ibid.

132) Ibid.

133) Ibid.

1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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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고려할 때, 이들은 다른 초국가적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입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콘텐츠 등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를 위해 정규화된 내부 규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권 국가의 외교에 상

응하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135)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디지털 통

상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대립을 전

제로 한 ‘보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

가적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따라 이해관

계자들의 입장이 결정된다. 이제는 우리나

라 국민이냐 미국 국민이냐가 아니라, ‘특

정 디지털 플랫폼의 국민이냐 아니냐’(예

컨대, 특정 OTT나 게임채널 시청자인지 

여부)에 따라 입장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Ⅵ. 맺음말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긴장도 복합적으로 증폭되면서, 국내외에

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게 이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서 때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선도하는 

등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정책 동

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미국, 

EU 등의 규제 당국, 학계로부터도 지속적

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그 중에서도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

용료 법(안), 그리고 플경법(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

았다.

디지털 플랫폼 자체의 특성과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플

랫폼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

러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도 전에 제정된 

기존의 통상협정과 국제규범으로는 디지

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통상 문제에 명

쾌한 답을 제공하기 어렵고, 오늘날의 현

실을 제대로 반영한 통상협정이나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각국의 디지털 산업 여건과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 결

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

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상친화성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1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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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드물게 미국과 중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하는 토종 플

랫폼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의 입법과 정책을 만연히 벤치마킹하기

는 조심스럽다. 토종 플랫폼은 규제의 대

상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통상 분쟁

의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라는 점에서, 우리 토종 플랫폼이 해

외 플랫폼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통상법적 대응에 유리한 요

소이다. 해외 플랫폼 기업과 우리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내국민대우 위반 등 통상 분쟁 확률이 줄

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법령에서 

더 많은 국내 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면 통상 분쟁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국내시장이 왜

곡될 우려도 있다. 나아가, 규제 당국은 국

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

가기관의 집행력에 실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더라도 사실상 해외 사업

자의 경쟁조건을 변경시켜 내국민대우 의

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국

내 사업자들이 정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신뢰하지 못해 입법에 반대하거

나,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집행력 차이로 국

내 사업자에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국

가의 디지털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나 정무

적 판단으로 인해 입법 정책적 결단이 왜

곡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실제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때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나 GATS가 정한 예

외적 항변의 인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통상 분쟁 가

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디지

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단계부터 실

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

고, 기존의 WTO 제소 사례 등을 연구하여 

대응논리와 대책을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규제 방안에 대해 격론이 벌어

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문제는 대가(大家)들의 확립된 

이론이나 정설(定說)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대응 전략

(국제적 선점 전략 등)과 양상(디지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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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등)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도 소개

하였는바, 우리 경쟁 당국과 디지털 플랫

폼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에 조금이라도 참

고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계약법상 

불공정 약관 등의 주제는 이 글에서 다루

지 못하였고, 통상법적 쟁점 중 시장접근, 

국내규제, 비차별, 투자 관련 의무, 경쟁챕

터 내 의무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주제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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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허유경･최태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

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

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

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

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

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

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핵심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인앤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플랫폼 

경쟁촉진법, 통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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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Youkyung Huh･Taeeun Choi

As the socioeconomic influence of digital platforms grows globally, intense debates about the 

extent of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are rag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uth 

Korea is one of the global digital powerhouses, with dominant domestic platforms that compete 

with US Big Tech platforms. In 2021, South Korean legislators made global waves by introduc-

ing the world's first “In-App Payment Act” which prohibits app store operators like Apple and 

Google from forc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South Korea’s legis-

lative and policy trend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regulators and academia as well as from 

the global digital industry.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in Korea and the US under the themes 

of the “In-App Payment Act,” the “Netflix Act,” the Network Usage Fee Bill, and th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Bill.

Due to the borderless nature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domestic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due to extraterritoriality. Existing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norms fail to provide clear resolutions to trade disputes in-

volving digital platforms. Neverthel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regulations of GATS 

and the KORUS FTA, which govern trade disputes that stem from extraterritoriality of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goal of finding clarity, or at least clear trend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

amines the trade policy trends of the US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trade strategies of the 

US Big Tech companies.

Since Korean native platforms are subject to domestic regulation and national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gulatory policies that reflect an approach that balan-

ces the multiple goals of achieving fair competi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securing 

competitiveness, and minimizing trade disputes. It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the righ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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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who are the users and beneficiaries of the platform, and who might suffer from rising 

costs or poor service quality due to regulations. Trade and regulatory policies should include cit-

izens' voices.

Keyword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Korean In-App Payment Act, Netflix Act, Network 

Usage Fees Bill,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Bill, Trade Disputes


